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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Abstract
배경: 전 세계 사법 시스템은 장기간의 소송, 고비용, 법리 불일치, 취약계층의 사법접근권 제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온라인 분쟁 해결(ODR)과 대안적 분쟁 해결(ADR) 분야에서 기술 기반 접근이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나, 분쟁 발생 이후의 처리 효율화에 집중하고 분쟁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접근을 충분히 탐구하지 않았다.

목적: 본 연구는 이종 LLM 기반 5모듈 아키텍처로 설계된 자율 분쟁 해결 시스템 K-OpenLaw의 법리 분석 능력을 실제 민사소송 사건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나아가 이 검증 결과가, 모든 소통을 OpenHash 분산원장으로 무결성 보장하고 AI 비서가 위법 징후를 24시간 감지·경고하는 고팡(Gopang) 플랫폼이 대중화될 경우의 분쟁 예방적 잠재력을 어느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지지하는지를 논의한다.

방법: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자력 소송 원고 대 공기업 임대인 피고 간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1심·2심 원고 패소, 대법원 상고 진행 중)에 K-OpenLaw를 적용하였다. 공정성·객관성·합리성·사실정확성·법적정당성의 5개 차원(각 100점)으로 구성된 판결 품질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AI 생성 판결과 실제 법원 판결을 정량·정성 비교하였다. 단일 사례 연구로서의 방법론적 한계를 명시하며, 본 연구는 K-OpenLaw 시스템의 법리 분석 능력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결과: K-OpenLaw는 1심 판결에서 11개, 2심 판결에서 8개의 법리적·절차적 오류를 식별하였다. 그 중 피고가 전혀 주장하지 않은 법리를 재판부가 독자 발굴·적용한 변론주의 위반(민사소송법 제203조)은 양 심급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였다. 정량 평가에서 1심 판결 41점(F), 2심 판결 35점(F)에 비해 K-OpenLaw 생성 판결은 92점(A)을 달성하였다. 전체 분석 완료 시간은 45.8분이었다.

결론: 본 연구는 K-OpenLaw가 복잡한 파산법·민사소송법 교차 사건에서 실제 법원 판결을 유의미하게 능가하는 법리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고팡 + OpenHash 생태계가 분쟁 예방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간접 근거(indirect evidence)를 제공하나, 단일 사례 연구의 한계상 직접적 일반화는 향후 대규모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핵심어: 자율 분쟁 해결, 이종 LLM, 예방 법학, 온라인 분쟁 해결(ODR), 오픈해시(OpenHash), 고팡(Gopang), 사법접근권, 변론주의, 규범 위계, 증거 무결성, 판결 품질 평가

1. 서론
1.1 사후 처방적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현대 사법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사후 처방적'이다. 범죄나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야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고, 장기간의 심리를 거쳐 판결이 내려진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만 691만 건에 달하며, 1심부터 3심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된다(법원행정처, 2024). 법률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러, 경제적 약자에게는 사실상 사법 접근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 '사후 처방' 방식의 근본적 한계는, 아무리 판결의 질을 높이고 처리 속도를 개선해도 이미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되돌릴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민·형사 분쟁은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차 분쟁은 수개월의 압박과 협박 후에 소송으로 이어지고, 불법 행위의 대부분은 증거가 남는 소통—채팅, 문자, 이메일, 계약서—에 그 징후를 이미 담고 있다.
1.2 기술 기반 분쟁 해결의 발전과 한계
대안적 분쟁 해결(ADR)은 세계 주요 기관(ICC, AAA-ICDR, UNCITRAL 등)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Born, 2014). 199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분쟁 해결(ODR)이 등장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Katsh & Rifkin, 2001; Hörnle, 2009).

그러나 기존 ODR·ADR 시스템은 공통적인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갖추지 않았다(Rule, 2002). 둘째, 증거의 진정성 검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Zeleznikow, 2021). 셋째, 법리 분석의 편향 가능성이다(Sourdin, 2018). Sun et al.(2025)이 지적하듯, 실시간 분쟁 예방 기능과 독립 주체 분산형 분쟁 해결 구조는 법률 AI의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1.3 본 연구의 위치와 기여
본 연구는 위에서 식별된 세 가지 한계를 동시에 해결하는 통합 시스템 K-OpenLaw와 그 기반 인프라인 OpenHash-고팡 생태계를 소개하고, 실제 민사소송 사건 적용을 통해 핵심 성능을 실증한다. 기존 ODR·ADR 시스템과의 차별성은 다음 네 가지이다.

1. 차별점 1 — 증거 무결성의 기술적 보장: OpenHash 기반 고팡은 소통 기록이 생성되는 순간부터 분산원장에 등록하여 사후 위변조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증거 진정성 문제를 '해결'이 아닌 '원천 제거'하는 구조적 차이이다.
1. 차별점 2 — 독립 주체 분산형 대립 논증 구조: K-OpenLaw는 원고 측·피고 측·중재·판정 모듈의 운용 주체를 각각 완전히 독립시켜, 어떤 단일 주체도 전체 절차를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구조를 실현한다.
1. 차별점 3 — 예방 법학 기능의 플랫폼 통합: 고팡의 AI 비서는 일상적 소통 과정에서 위법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경고한다. Louis Brown(1950)의 예방 법학(Preventive Law)을 AI와 분산원장 기술로 플랫폼 수준에서 구현한 최초의 사례이다.

차별점 4: 심급별 누적 법리 비교 구도 — 보완적 방안 탐색을 위한 새 방법론
본 연구에서 설계된 심급별 법리 비교 실험은, AI 시스템이 법조인보다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개별 법조인이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인지적 편향, 정보 처리의 한계, 규범 위계 적용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보완할 합리적 기술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근본 목적이다. 이를 위해 AI 시스템과 실제 소송 과정이 자연스럽게 형성한 경쟁 협력적 구도(co-opetitive setting)를 방법론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구도의 특징은 각 심급이 진행될수록 비교 준거가 누적된다는 점이다. 상위 심급의 판결문이 추가될수록 법리 논쟁의 지평이 확장되며, K-OpenLaw의 분석 결과는 더 두텁고 다층적인 법리 준거와 비교·검증된다.

	심급
	K-OpenLaw 측 준거
	법리 비교 준거 (심급별 누적)

	1심
	원고 측 주장 + K-OpenLaw 분석
	피고 측 주장 (법무팀 + 전속 변호사 + 복변호사)

	2심
	원고 측 주장 + K-OpenLaw 분석
	피고 측 주장 + 1심 판결문 (단독 판사 1인)

	3심
	원고 측 주장 + K-OpenLaw 분석
	피고 측 주장 + 1·2심 판결문 (판사 3인)

	헌법소원
	원고 측 주장 + K-OpenLaw 분석
	피고 측 주장 + 1·2·3심 판결문 + 헌법재판소 의견



중요: 이 구도는 각 심급의 판결을 평가하거나 판사·법조인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존 법조인의 사회적 기능을 보완하고 보강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일한 법적 쟁점에 대해 AI 분석과 실제 법원 판단의 구조적 차이를 학술적으로 기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저자들이 아는 한, 실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각 심급 판결문을 누적 비교 준거로 삼아 AI 법리 분석 결과와 교차 평가한 연구는 기존 문헌에 보고된 바 없다.
1.4 연구의 실제적 맥락
본 연구는 단순한 소급 데이터 분석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사건에서, K-OpenLaw 시스템은 원고 측의 법리 분석을 지원하는 실제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두지 않은 원고는 AI 전문가(비법조인)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K-OpenLaw를 직접 활용하여 자력 소송을 수행하였다.

이 사실은 본 연구의 두 가지 핵심 의의를 동시에 보여준다. 첫째, K-OpenLaw가 법조인이 아닌 일반 당사자도 접근·활용할 수 있는 사법 지원 도구임을 실전에서 입증한다. 둘째, 각 심급에서 K-OpenLaw가 생성한 법리 검토 결과는 원고 측 주장의 근거로 실제 법원에 제출·활용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단 및 각 심급 법원의 판결문이 제시한 법리는 상대적 준거점으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교하는 'AI 생성 판결'과 '실제 법원 판결'은 단순한 텍스트 대조가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실제 법정에서 경합한 법리적 입장들의 체계적 대비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 과정은 AI와 인간 법조인이 동일 법적 쟁점에 대해 각자의 방식으로 법리를 전개하고 그 결과가 법원이라는 공론장에서 검증되는, 일종의 협력적 경합(co-opetition)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형성한다.

저자들이 아는 한, AI 기반 법리 분석 시스템이 실제 소송에서 원고 측 자력 소송의 법리 지원 도구로 기능하면서, 피고 측 변호인단 및 각 심급 법원의 법리 판단과 체계적으로 대비된 사례는 기존 문헌에 보고된 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AI 시스템이 실제 사법 과정에 개입하여 인간 법조인 및 법원의 판단과 방법론적으로 비교·검증된 최초의 실증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1.5 연구 질문
RQ1: K-OpenLaw는 파산법·민사소송법·임대차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실제 민사 사건에서 법원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헌법 및 상위 법률 원칙에 부합하는 우수한 대안 판결을 생성할 수 있는가?
RQ2: K-OpenLaw의 법리 분석 능력 실증은, OpenHash-고팡 생태계의 분쟁 예방적 잠재력에 대한 간접적 근거로서 어느 수준의 타당성을 갖는가?
RQ3: OpenHash 기반 증거 무결성 보장은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어떤 실질적 기여를 하는가?

2. 배경 및 선행연구
2.1 예방 법학(Preventive Law)의 이론적 기반
예방 법학(Preventive Law)은 Louis Brown(1950)이 체계화한 개념으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분쟁 발생 후 사후 대응이 아니라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사전 조언에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Brown에 따르면 대부분의 법적 문제는 당사자가 행위 시점에서 법적 함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소통을 관리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Dauer(1994)는 예방 법학을 조직 차원에서 확장하여 "법적 건강 감사(Legal Health Audit)" 개념을 제안하였다.

Barton & Bibas(2017)는 법률 자동화가 법적 서비스의 민주화를 통해 예방적 법률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그러나 예방 법학을 실시간 소통 분석 및 분산원장 증거 보존과 결합하는 기술적 시스템의 설계와 실증은 아직 탐구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다.
2.2 온라인 분쟁 해결(ODR)의 발전과 한계
ODR의 개념적 기초는 Katsh & Rifkin(2001)에서 마련되었다. 이들은 인터넷이 분쟁 해결에 있어 "제4의 당사자(Fourth Party)"로 기능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후 eBay Resolution Center, ICANN UDRP, 유럽연합의 ODR 플랫폼(Directive 2013/11/EU) 등이 실용적 ODR 시스템으로 정착하였다.

Zeleznikow(2021)는 ODR의 핵심 과제로 (1) 증거 진정성 보장, (2) 알고리즘 편향 방지, (3) 법리적 정확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스템은 이 세 과제에 각각 OpenHash, 이종 LLM 대립 논증, 6단계 규범 위계 데이터베이스로 대응한다.
2.3 대안적 분쟁 해결(ADR)과 AI의 결합
Sourdin(2018)은 AI를 "의사결정 지원자", "의사결정 대체자", "의사결정자"의 세 단계로 분류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상용 시스템은 첫 번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의 K-OpenLaw는 세 번째 단계(AI 판결 생성)에 도달하되, 인간 법관의 최종 승인을 통해 사법적 권위를 보존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2.4 LLM 기반 법률 AI의 현황
He et al.(2024)의 AgentsCourt, Jiang & Yang(2024)의 AgentsBench, Chen et al.(2025)의 AgentCourt 등이 멀티 에이전트 LLM 기반 법정 시뮬레이션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공통적 한계로는 ① 단일 연구 주체에 의한 중앙 집중형 운용, ② 실제 법원 판결과의 정량적 비교 검증 부재, ③ 증거 무결성 검증 메커니즘 부재, ④ 분쟁 예방 기능 부재가 있다.
2.5 연구 공백의 정의
위 검토를 종합하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춘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a) 소통 기록의 생성 시점부터 분산원장으로 무결성을 보장하는 증거 관리 시스템과 법률 AI의 통합, (b) 운용 주체가 완전히 독립된 이종 LLM 기반 대립 논증 구조, (c) 실제 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 정량적 판결 품질 비교. 본 연구는 이 세 가지를 통합한 K-OpenLaw 시스템의 첫 번째 실증 연구이다.

3. 시스템 아키텍처
3.1 OpenHash-고팡-K-OpenLaw 통합 구조
본 연구가 다루는 시스템은 세 기술 계층의 통합으로 구성된다. 각 계층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상호 보완적 선순환을 형성한다.

	Layer 1
소통 플랫폼
	고팡(Gopang) — 카카오톡과 유사한 채팅 앱에 AI 비서와 OpenHash를 통합한 차세대 소통 플랫폼. 사용자의 모든 일상 소통·거래·계약이 이루어지는 공간.

	Layer 2
예방·증거 계층
	AI 비서 (실시간 위법 징후 감지·경고) + OpenHash PDV (무결성 보장 증거 자동 보전). 모든 소통을 실시간 분석하여 위법 징후를 경고하고, 모든 기록을 위변조 불가능하게 보존한다.

	Layer 3
자율 분쟁 해결
	K-OpenLaw (이종 LLM 5모듈 아키텍처) + 인간 법원 최종 승인. Layer 2에서 예방하지 못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며, 인간 법관의 최종 승인으로 법적 권위를 보장한다.



선순환 구조: Layer 1에서 소통이 생성되는 즉시 PDV 암호화 저장 및 OpenHash 등록이 이루어진다. Layer 2에서 예방에 실패한 분쟁이 발생하면, 무결성 증명된 증거 패키지가 Layer 3(K-OpenLaw)으로 전달된다. K-OpenLaw의 우수한 해결 능력은 Layer 2 예방 기능의 신뢰도를 높이는 선순환을 형성한다.
3.2 OpenHash 분산원장 기술
오픈해시(OpenHash)는 블록체인의 고비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기존 블록체인은 작업증명(PoW) 또는 지분증명(PoS) 합의에 막대한 연산 자원과 전력을 소비하여 운용 비용이 높고 확장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OpenHash는 이 합의 메커니즘을 기존 통신 인프라의 물리적 계층 구조로 대체함으로써, 별도의 채굴 연산 없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한다. 그 결과 운용 비용이 없거나 경미한(zero-cost or near-zero-cost) 분산원장 기술을 실현한다(특허출원 제10-2026-0018910호).

이 비용 구조적 특성은 법률 분야 적용에서 특히 중요하다. OpenHash는 개인 사용자의 일상적 소통 기록부터 기업의 대규모 거래 내역까지 모든 데이터를 경제적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무결성 보장할 수 있다. 이는 고팡을 통해 오가는 모든 소통이 추가 비용 없이 자동으로 법적 증거로서의 무결성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핵심 구조는 읍면동(60%)→시군구(30%)→광역시도(9%)→국가(1%) 4단계의 확률적 계층 선택 방식이다. SHA-256 이중 재해싱 결과값을 기반으로 계층을 선택하고, BLS 서명으로 등록한다. 분쟁 해결에서의 법적 함의: (1) 소통 기록의 사후 위변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증거 진정성 논쟁 자체가 원천 제거된다. (2) 타임스탬프의 무결성 보장으로 사건 발생 시간순서의 조작이 불가하다. (3) 읍면동 단위 분산 저장으로 단일 노드 공격에도 전체 기록이 보호된다. (성능 수치 상세: 부록 K)
3.3 고팡(Gopang) 소통 플랫폼
한 줄 정의: 고팡은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앱에 AI 비서(AI Agent)와 OpenHash 분산원장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소통 플랫폼이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무결성 기술을 개개인의 일상과 업무에 24시간 365일 연결하는 도구이자, 이 두 기술의 매개체이다.

1. AI 비서(AI Agent): 각 사용자에게 1:1로 전용 AI 비서가 배정된다. AI 비서는 대화·계약·거래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법적 위험을 경고하고,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수백 개 분야에서 24시간 365일 개인 맞춤 보조를 제공한다.
1. OpenHash 분산원장: 고팡을 통해 오가는 모든 소통과 거래 기록은 생성 즉시 암호화 해시값으로 변환되어 계층 분산 네트워크에 등록된다. 한 번 기록된 데이터는 사후 위변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방 법학(Preventive Law) 기능 — AI 비서의 예방 법학 기능(101-P)은 다음을 수행한다: ① 고팡을 통해 오가는 모든 대화를 24시간/365일 실시간 분석 ② 위법 가능성 점수 산출(0.0 무위험 ~ 1.0 즉각 위험) ③ 3단계 경고 발령: 주의(101-P1, 점수 0.3↑), 경고(101-P2, 점수 0.6↑), 긴급경고(101-P3, 점수 0.85↑) ④ 경고 이력·근거 법조항·타임스탬프를 PDV에 기록 + OpenHash 등록
3.4 K-OpenLaw 자율 분쟁 해결 시스템
K-OpenLaw는 5모듈 이종 LLM 아키텍처로 구성된다(특허출원 제10-2026-0039504호).

1. 모듈 1·2 (균형적 대변자 에이전트): 원고 측(모듈 1)과 피고 측(모듈 2)이 각각 독립된 LLM을 사용. 6단계 규범 위계 강제(헌법→조약→특별법→일반법→시행령→판례), 5문항 자기검증 테스트, 운용 주체 완전 독립.
1. 모듈 3 (논쟁 관리 엔진): 법률 특화 NLP로 대변자 발언 실시간 파싱·쟁점 추출, 합의 지도(JSON) 실시간 생성. 5개 종료 트리거 감시: ① 반복 ② 규범역전 ③ 증거결여 ④ 인도적 한계(VHI≥0.9) ⑤ 합의달성(APS≥0.7)
1. 모듈 4 (판정 패널): 이종 LLM 2개 이상(본 연구: GPT-4o + Gemini). 4라운드 합의 절차 → 교착 시 5단계 해소 → 불가 시 인간 법원 회부.
1. 모듈 5 (절차 관리): 비판단적 절차 전담. 모든 절차 로그를 OpenHash 공개 원장에 등록.
3.5 K-OpenLaw의 실제 소송 적용 구조
K-OpenLaw는 독립된 판결 주체라기보다, 원고 측 법리 형성을 지원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 사건에서 법률 대리인을 두지 않은 원고는 AI 전문가(비법조인)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K-OpenLaw를 직접 활용하여 각 심급의 준비서면 및 법리 논거를 작성하는 데 활용하였다.

1. 1심: K-OpenLaw 분석 결과 ↔ 피고 측 변호인단(법무팀·전속변호사·복변호사)의 주장 + 1심 판결문
1. 2심: K-OpenLaw 분석 결과 ↔ 피고 측 변호인단 주장 + 1심 판결문의 법리 + 2심 판결문(항소심 판사 3인)
1. 3심(상고심): K-OpenLaw 분석 결과 ↔ 피고 측 변호인단 주장 + 1·2심 판결문의 법리 + 대법원 판단(판결 선고 후 추가 분석 예정)
1. (잠재적) 헌법소원: K-OpenLaw 분석 결과 ↔ 기존 모든 심급 법리 +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해석

중요: 이 비교는 어느 한쪽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적 쟁점에 대해 각 주체가 채택한 법리적 근거의 구조적 차이와 규범 위계 부합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1심 및 2심 단계의 비교 결과를 집중적으로 보고하며, 상고심 및 이후 단계는 후속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3.6 PDV + OpenHash 증거 무결성 통합 절차
분쟁 발생 시 AI 비서가 자동 수행하는 절차: ① PDV에서 관련 증거 자동 탐색(NLP 기반) ② 각 증거 항목에 대한 사용자 명시적 동의 획득 ③ OpenHash 네트워크에 해시값 재검증 ④ 해시값 + 등록 계층 + 검증 결과를 포함하는 증거 패키지 JSON 생성 ⑤ 모듈 5에 전송; 모듈 5는 대변자·판정자 전달 전 재검증

핵심 효과: 증거 무결성 분쟁이 원천 차단됨으로써 논쟁이 사실 다툼이 아닌 순수한 법리 논쟁으로 집중된다. 이는 기존 ODR 시스템 대비 근본적인 차별점이다.

4. 연구 방법론
4.1 사례 선정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자력 소송 원고 대 공기업 임대인(피고) 간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론적 목적 표집(theoretical purposive sampling, Yin 2018)에 의한 선정 이유:
1. 법적 복잡성: 파산법(채무자회생법), 민사소송법, 임대차법, 헌법상 주거권, 공기업 특별 의무가 교차하는 고난도 복합 법적 쟁점
1. 취약계층 맥락: 법률 대리인 없이 진행된 자력 소송으로, 사법접근권 문제의 핵심 사례
1. 전 심급 포괄: 1심·2심 판결 확정, 대법원 상고 진행 중
1. 명확한 법적 하자: 양 심급에 변론주의 위반이라는 절차적 오류 포함
1. 누적 비교 가능성: 1심부터 상고심까지 전 심급에 걸쳐 판결문이 순차 확정됨으로써, 각 심급의 법리 해석을 K-OpenLaw 분석 결과와 단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K-OpenLaw 시스템이 실제 소송에서 원고 측 법리 지원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AI의 법리 분석 결과와 인간 법조인(변호인단 및 법원)의 법리 판단을 체계적으로 대비·비교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통제된 실험실 조건이 아닌 실전적 맥락(in vivo context)에서 AI의 법리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적 특징이다.
4.2 판결 품질 평가 방법론
5개 차원, 각 100점 만점의 구조화된 평가 방법론을 적용한다. 각 차원의 핵심 루브릭 요약:

1. 차원 I — 공정성(Fairness, 100점): 변론주의 준수(최대 -50점), 양측 균형 검토(최대 -20점), 취약계층 보호(최대 -15점), 석명의무 이행(최대 -15점)
1. 차원 II — 객관성(Objectivity, 100점): 증거 기반 사실인정(최대 -30점), 증거 채택·배척 이유 명시(최대 -25점), 증인 신청 처리(최대 -25점), 논리적 추론 타당성(최대 -20점)
1. 차원 III — 합리성(Rationality, 100점): 규범 위계 준수(최대 -40점), 쟁점 망라성(최대 -30점), 대안 법리 검토(최대 -30점)
1. 차원 IV — 사실정확성(Factual Accuracy, 100점): 증거 기록 부합성(최대 -40점), 시간순서 정확성(최대 -35점), 중요 사실 누락(최대 -25점)
1. 차원 V — 법적정당성(Legal Legitimacy, 100점): 적용 법령 정확성(최대 -35점), 헌법적 가치 고려(최대 -30점), 결론 논리 도출(최대 -35점)

평가자 편향 문제 및 대응
1. 이종 LLM 교차 검증: Claude Sonnet, GPT-4o, DeepSeek R1 3개 모델이 동일 루브릭으로 독립 평가 후 결과 비교
1. 루브릭의 사전 공개: 평가 전 모든 기준과 감점 근거를 부록 H에 명시하여 재현 가능성(reproducibility) 확보
1. 제3 법학 연구자 집단에 의한 교차 평가 구조: K-OpenLaw의 분석 결과물과 각 심급의 실제 판결문을 모두 익명화한 상태에서 법학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동일한 루브릭(부록 H)으로 독립 채점하도록 하는 블라인드 교차 평가를 설계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Cohen's κ)를 측정하며, κ ≥ 0.61(실질적 일치) 미달 시 루브릭을 재정비한다.
1. 한계 명시: 본 정량 결과는 독립 평가 완료 전까지 탐색적(exploratory) 데이터로 해석되어야 한다.

본 평가의 목적은, 개별 법조인이 직면하는 인지적 편향과 제한된 정보 처리 능력을 보완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평가는 AI와 인간 법원 중 어느 쪽이 우월한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동일한 법적 쟁점에 대해 각 주체가 채택한 법리적 근거의 구조적 차이와 규범 위계 부합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AI 시스템이 사법 보조 도구로서 기존 법조인의 사회적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평가의 적극적 목표이다.
4.3 연구 설계의 한계
본 연구는 단일 사례 연구(N=1)이다. 이는 시스템의 성능을 탐색하는 초기 실증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지만, 결과의 광범위한 일반화는 허용하지 않는다. 본 연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K-OpenLaw 시스템의 법리 분석 능력에 대한 실증적 근거"이며, "모든 사건 유형에 대한 성능 보장"이나 "분쟁 예방 효과의 직접 증명"이 아님을 명시한다.

5. 결과
5.1 PDV + OpenHash 증거 검증 결과
원고 측 12개 항목, 피고 측 12개 항목, 총 24개 증거 항목 전부의 무결성이 확인되었다(평균 검증 시간: 항목당 4.2ms).

1. 피고의 "관리비완납서": 갱신 전 관리비 완납을 결정적으로 입증. 이 기록이 OpenHash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피고의 "관리비 체납" 주장은 소송 초기에 배척되었을 것이다.
1. 피고의 퇴거 압박 소통 기록: 파산선고(2022. 상반기) 이전인 2022년 5월부터 퇴거 요구가 시작됨이 타임스탬프로 확인. 1심의 "자발적 퇴거" 인정을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1. 논쟁 진행 중 증거 무결성에 관한 분쟁: 0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자동 배제, 논쟁이 법리 논쟁에 집중됨)
5.2 논쟁 관리 엔진 분석 결과
대변자 간 26회 교환 처리 결과 / 합의 가능성 점수(APS): 0.11 → 판정 패널 이관. 종료 트리거 발동: 반복 4회, 규범역전 5회, 인도적 한계 1회.

합의된 주요 사실: 법원의 면제재산 결정 사실, 피고의 파산선고 전 퇴거 요구 시작, 원고의 면책결정 확정(파산선고일 소급 효력), 피고의 공기업 지위, 원고의 폐가 거주 및 정신과 치료 사실.

미합의 쟁점(판정 패널 이관): ① "상계권보다 강한 공제권" 개념 존재 여부 ② 면책결정 전 공제 행위의 효력 ③ 피고의 고의적 불법행위 성립 여부 ④ 소비자기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3배) 적용 여부
5.3 판정 패널 판결 요지
1. 피고의 면제재산 공제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제424조 위반으로 위법.
1.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항목의 대위변제는 법적 근거 없음; 이에 기한 구상권 행사도 성립하지 아니함.
1. 채무자회생법 제417조의 "장래의 청구권" 규정을 임대차보증금 당연공제에 유추 적용하기 위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없음.
1. "상계권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지는 공제권"은 어떠한 실정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 파산채권 개별행사금지 원칙 우회 불허.
1. 피고는 원고의 명시적 경고와 파산관재인의 공식 확인에도 불구하고 면제재산을 임의 처분하였으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의 행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에 반함.
1. 피고는 원고에게 법적 근거 없이 공제한 금액 및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 및 문서 위변조 주장: 인간 판사 회부 조건 발동.
5.4 정량 평가 결과

	평가 차원
	1심 (/100)
	2심 (/100)
	K-OpenLaw (/100)

	I. 공정성
	40
	36
	94

	II. 객관성
	45
	35
	90

	III. 합리성
	45
	38
	92

	IV. 사실정확성
	48
	45
	91

	V. 법적정당성
	28
	20
	93

	종합 평균
	41 (F)
	35 (F)
	92 (A)



5.5 핵심 발견 사항
발견 1: 변론주의 위반의 심화 패턴
1심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채무자회생법 제416·417·423조, 재단채권론을 재판부가 독자 발굴·적용하여 민사소송법 제203조를 위반하였다. 2심은 1심의 위반을 시정하지 않고 추가 법조항(제423조, 제473조 제8호, 제475조)과 대법원 판례(2015다252501, 2012da113667)까지 독자 발굴하여 변론주의 위반이 1심보다 심화되었다. K-OpenLaw는 논쟁 관리 엔진이 당사자 주장을 실시간 추적하므로 구조적으로 변론주의 위반이 불가능하다.
발견 2: 항소심의 오류 시정 기능 미작동
5개 차원 모두 2심이 1심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종합: 41→35점). 항소심 본연의 1심 오류 시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수치가 보여준다.
발견 3: 규범 위계 역전
양 심급 모두 일반 민법 임대차 원칙을 적용하면서 헌법상 주거권(제35조), 인간 존엄(제10조), 생존권(제34조), 파산법상 면제재산 보호(제383조)를 무시하였다. K-OpenLaw는 6단계 규범 위계 데이터베이스로 상위 규범 우선 적용을 구조적으로 강제하였다.
발견 4: 취약계층 보호 실패
양 심급 모두 원고의 경제적 취약 지위, 폐가 거주, 정신과 치료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였다. K-OpenLaw는 VHI = 0.94를 자동 산출하여 인도적 한계 트리거를 발동, 취약계층 보호 조항 우선 적용을 강제하였다.
5.6 처리 효율성

	지표
	인간 법원 소송
	K-OpenLaw

	소요 시간
	36개월 (1·2심)
	45.8분

	총 비용
	3,000~5,000만 원
	약 36,200원

	비용 비율
	기준 (1×)
	약 1/1,000×

	판결 품질 (종합)
	41점(1심) / 35점(2심)
	92점 (A)



분석 시간 상세: 증거 검증 0.4초 + 대변자 논증 28.3분 + 논쟁 관리 4.2분 + 판정 패널 12.9분 + 판결 생성 0.2분 = 45.8분

6. 논의
6.1 RQ1에 대한 답변: K-OpenLaw의 법리 분석 능력
해석 전제: 이 절의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근본 목적을 재환기한다. 본 실험은 AI 시스템이 법조인보다 뛰어남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개별 법조인의 편향과 제한된 지식을 보완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 즉 기존 법조인의 사회적 기능을 보완하고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하의 비교 데이터는 그 목적 아래 읽혀야 한다.

본 연구는 K-OpenLaw가 파산법·민사소송법·임대차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사건에서 실제 법원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1심 11개, 2심 8개), 헌법적 가치와 상위 법령에 기반한 논리적으로 정합성 높은 대안 판결(92점)을 생성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다만, 이는 K-OpenLaw가 법원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결과는, AI 시스템이 인간 법관의 판단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을 보완하고 보다 풍부한 법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보조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 소송에서 K-OpenLaw의 분석 결과가 원고 본인의 자력 소송 법리 논거로 활용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단과 법원이 각각 대응하는 과정은, AI와 인간 법조인의 협력적 경합(co-opetition)의 한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 N=1 사례는 일반화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RQ1에 대한 답변은 "이 사건에서 K-OpenLaw는 법원 판결과 규범 위계 적용 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수준에서의 확인이다.
6.2 RQ2에 대한 답변: 예방적 잠재력의 간접 근거
K-OpenLaw의 법리 분석 능력 실증은 OpenHash-고팡 생태계의 분쟁 예방적 잠재력에 대해 네 가지 방식으로 간접 근거를 제공한다.

1. 근거 1 — 사후 해결 능력의 실증은 사전 예방 능력의 신뢰도를 높인다: K-OpenLaw가 이미 발생한 복잡한 분쟁을 탁월하게 해결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AI 비서의 "위법 징후 경고"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도 또한 높아진다.
1. 근거 2 — 증거 무결성 보장의 억지 효과: 범죄학의 억지 이론(Beccaria 1764; Gibbs 1975)에 따르면,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 억지에 더 효과적이다. OpenHash는 불법 행위의 "증거 잔류 확실성"을 기술적으로 거의 1로 높여 강력한 억지 효과를 생성한다.
1. 근거 3 — 예방 법학 이론과의 정합성: Louis Brown(1950)의 예방 법학에 따르면, 법률 위반의 대다수는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임을 모르거나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 발생한다. AI 비서는 전자를, OpenHash는 후자를 각각 해결한다.
1. 근거 4 — ADR 유인의 증가: K-OpenLaw의 처리 비용(36,200원)과 시간(45.8분)이 기존 소송(수천만 원, 수년)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합리적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보다 ADR을 선택하는 유인을 대폭 높인다.

"K-OpenLaw의 우수한 분쟁 해결 능력(∵ 본 연구의 실증)과 OpenHash의 증거 위변조 불가 속성(∵ 기술적 사실)이 사회에 자리 잡으면, 사람들은 분쟁을 피하거나 조기에 합의하려는 유인이 높아져 법원 사건의 상당 부분이 사전에 예방되거나 신속한 자율 해결로 전환될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이론적 비전이며, 그 실현을 향한 첫 번째 실증적 걸음이다."

주의: 구체적인 수치(예: "99%")는 현 단계의 근거로는 엄밀하게 뒷받침할 수 없으며, 향후 RCT 설계 등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통해 계량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6.3 RQ3에 대한 답변: OpenHash 증거 무결성의 역할
첫째, 논쟁의 집중화다. 24개 증거 항목 전부의 무결성이 즉시 확인되어 증거 다툼이 0건 발생하였다. 논쟁은 처음부터 순수한 법리 논쟁으로 집중되어 분석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둘째, 역소급적 사실 복원이다. 피고의 퇴거 압박이 파산선고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타임스탬프로 확인한 것은, OpenHash 기록이 없었다면 사실 확정 자체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
6.4 사법적 독립성과 K-OpenLaw의 관계
K-OpenLaw는 인간 법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K-OpenLaw 역할: 증거 무결성 검증, 규범 위계 강제, 대립 논증 구조화, 판결 초안 생성. 인간 법원 역할: 법리 창설, 사회적 맥락과 형평성 고려, K-OpenLaw 판결의 최종 승인·수정·변경. Sourdin(2018)의 분류에 따르면 K-OpenLaw는 "의사결정자" 단계를 지향하되, 인간 법관의 최종 승인을 필수 단계로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6.5 사회적·제도적 파급효과: 잠재적 가능성과 과제
본 절의 내용은 단일 사례 연구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시스템의 잠재력이 실현될 때의 이론적 시나리오이다. 향후 연구자·법조계·정책 입안자에게 논의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6.5.1 사법 패러다임의 전환: 사후적 정의에서 예방적 정의로
OpenHash-고팡 생태계가 충분히 대중화된다면, 사법 시스템의 작동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 1단계(예방) 실시간 위법 징후 감지 → AI 비서 자동 경고 → 사전 차단; 2단계(자율 해결) 예방 실패 분쟁 발생 시 K-OpenLaw ADR → 신속 해결; 3단계(사법적 확인) 복잡·신규 법리 사건에 한해 인간 법원 개입. 이 구조가 실현된다면, 법의 기능이 '분쟁 해결'에서 '분쟁 예방'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
6.5.2 법관 및 법조인의 역할 변화
법관은 새로운 법리의 창설, 가치 충돌의 해결, 사회적 형평성 판단과 같이 인간의 판단이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는 AI 시스템의 지휘·감독, 전략 수립, 의뢰인 상담, 윤리적 판단 등 고차원적 역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Barton & Bibas, 2017).

본 연구의 사례는 더욱 주목할 만한 가능성을 실증한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원고가 AI 전문가(비법조인)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K-OpenLaw를 직접 활용하여 자력 소송을 수행하였다. 이는 AI가 변호사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당사자가 스스로 법리를 탐구하고 주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5.3 잠재적 위험과 규제 과제
1. 위험 1 — 사법부의 제도적 저항: 점진적 도입, 법조인 교육,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위험 2 — 감시 사회화 위험: Gate-Keeper 원칙의 법·제도적 보장과 데이터 접근 영장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Hörnle, 2009).
1. 위험 3 — 디지털 격차의 심화: 공공 인프라 차원의 보편적 접근 보장과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이 필요하다.
1. 위험 4 — 알고리즘 편향과 책임 소재: 개발사·운영자·사용자 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Sourdin, 2018).
1. 위험 5 — 기술 의존도 증가: 사법 인프라의 기술적 이중화와 오프라인 대체 절차 상시 유지가 필요하다.

7.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7.1 본 연구의 한계
1. 단일 사례의 일반화 제한 (가장 중요한 한계): 본 연구는 N=1 사례에 기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K-OpenLaw 시스템의 잠재적 효용성을 강력히 시사한다"는 수준의 해석에 그쳐야 하며, 향후 대규모 다사례 연구를 통한 검증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1. 평가 방법론의 개발팀 편향: 5개 차원 평가 방법론이 K-OpenLaw 연구그룹에 의해 개발·적용되어 구조적 편향의 가능성이 있다. 독립 법학자 블라인드 평가 및 Cohen's κ 측정이 필수적이다. 이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본 정량 결과는 탐색적(exploratory) 데이터로 해석되어야 한다.
1. 예방 법학 기능의 소급 적용 한계: 본 사건에서 고팡 예방 법학 기능은 반사실적 시뮬레이션(counterfactual simulation) 수준으로만 적용되었다. 실제 예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향적(prospective) 연구가 필요하다.
1. OpenHash 네트워크의 실용 배포 단계: 현재 프로토타입 검증 단계(월 $49 AWS 환경)에 있으며, 3,500개 읍면동 노드 전국 배포가 선행되어야 한다.
1. 법적 권위의 부재: K-OpenLaw 판결은 현행법상 사법적 구속력이 없다. 중재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7.2 향후 연구 과제
1. 과제 1 [최우선] — 독립 법학자 블라인드 평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파산법 전공 교수 2인에게 블라인드 평가를 의뢰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K-OpenLaw 판결문과 1·2심 실제 판결문의 출처를 모두 은폐한 상태에서 부록 H의 동일 루브릭으로 독립 채점하며, Cohen's κ를 측정할 예정이다. κ ≥ 0.61 미달 시 루브릭을 재정비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과제 2 — 대규모 다사례 연구: 100개 이상 다양한 사건 유형에 K-OpenLaw 적용. 민사·형사·행정·가사 각 분야별 성능 차이 분석.
1. 과제 3 — 전향적 분쟁 예방 효과 측정: 고팡 도입 집단 vs. 미도입 집단의 분쟁 발생률 비교. RCT(무작위 대조 실험) 설계 권장.
1. 과제 4 — '대다수 분쟁 예방' 비전의 계량적 검증: 억지 효과, 조기 경보 효과, ADR 유인 효과를 각각 독립 변수로 계량화하는 방법론 개발.
1. 과제 5 — 국제 비교 연구: 에스토니아 e-Government, 싱가포르 ODR 플랫폼, 유럽 ODR Directive(2013/11/EU)와의 비교 분석.
1. 과제 6 — 법령 정비 연구: K-OpenLaw 판결에 법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중재법·민사소송법 개정 방향 연구.
1. 과제 7 — 민사-형사 연계 법리 검증 연구: 본 사건에는 피고가 1심 및 2심 판결의 핵심 증거로 제출한 특정 문서(관리비완납서)의 진정성에 관한 의혹이 병존한다. 이 의혹이 향후 형사 고발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 K-OpenLaw가 민사책임(불법행위·손해배상)과 형사책임(사문서위조·사기 등)을 어떻게 구분하고 연계하여 법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1. 과제 8 — 보편적 인권 7단계 위계 연구: UN 세계인권선언·ICCPR 기반 보편적 인권을 0단계로 추가하는 7단계 위계 설계.

8. 결론
본 연구는 이종 LLM 기반 자율 분쟁 해결 시스템 K-OpenLaw를 실제 민사소송 사건에 적용하여 그 법리 분석 능력을 실증하였다.

K-OpenLaw는 파산법·민사소송법·임대차법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고난도 사건에서, 변론주의 위반이라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포함한 19개의 법리적·절차적 오류를 식별하였으며, 헌법적 가치와 상위 법령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92점)을 45.8분, 36,200원의 비용으로 생성하였다. 이는 법원 판결 품질(1심 41점, 2심 35점)을 현저히 능가하는 결과이다.

이 실증 결과는 세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AI 시스템이 복잡한 법률 사건에서 인간 법원 수준을 능가하는 법리 분석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AI가 법조인의 보조 도구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보완재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K-OpenLaw의 법리 능력 실증은 OpenHash-고팡 생태계의 분쟁 예방적 잠재력에 대한 강력한 간접 근거를 제공한다. 모든 소통이 위변조 불가능하게 보존되고 AI가 위법 징후를 경고하는 사회에서, 현재 법원이 처리하는 분쟁의 상당 부분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는 이론적 비전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함을 보였다. 다만 이 비전의 실현 범위와 수준은 향후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통해 계량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ODR·ADR 분야의 기존 논의에 새로운 기여를 한다. 분산원장 기반 증거 무결성 + 독립 주체 이종 LLM 대립 논증 + 예방 법학 AI 비서의 삼중 통합은, Zeleznikow(2021)가 제시한 ODR의 세 핵심 과제(증거 진정성, 알고리즘 편향, 법리 정확성)를 동시에 해결하는 구조적 접근을 제시한다.

나아가, 본 연구가 채택한 심급별 누적 법리 비교 구도—각 심급의 판결문을 준거 자료로 삼아 AI 분석 결과와 나란히 제시하고 제3의 법학 연구자 집단이 교차 평가하는 구조—는 AI 법률 시스템의 성능을 실제 법적 맥락 속에서 입체적으로 검증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틀을 제안한다. 본 연구 사건의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법률 대리인 없이 복잡한 파산법·민사소송법 쟁점을 다투어야 했다는 사실은, 이 시스템의 사법 접근성 기여 가능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예방 법학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과 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AI 사법 보조 시스템의 분쟁 해결 효용—처리 시간 45.8분, 비용 약 36,200원으로 기존 소송(평균 3년 이상, 수천만~수억 원) 대비 약 1/1,000 수준—을 단일 사례를 통해 초기적이고 정량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이 향후 대규모 다사례 연구와 전향적 현장 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체계와 사건 유형에서 반복 검증된다면, 사법 접근성과 분쟁 해결 방식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연구를 법원이나 법조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과 AI 기술이 협력하여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인프라의 제안으로 제출한다. 본 연구는 AI가 사법 과정의 파트너로서 인간 법조인과 함께 기능하는 미래를 위한 하나의 작은 실증적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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